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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법학적 의미에서의 해양 분야는 해상법, 해양법, 해양환경법 등 그 다기한 분화를 거

쳐 국제법의 한 지류로서 계속 발전해 왔다. 해상법의 경우 해사공법과 해사사법, 해양

법도 해양 영토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법 등 여러 가지 다른 법리와 배경을 다른 법

률들로 분화를 거듭하여 왔다. 한편, 수산분야의 국제법률은 상기의 국제해양법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인과 함께 다른 측면의 법리

를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국가관할권이원의 해양생물다

양성 보호 논의에 있어서도 환경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측면을 주안점으로 고

려하되, 이러한 보호 및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해상의 어업

의 자유의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지에 대하여도 이익형량 내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산분야 국제법률에 대한 논의의 이해는 해양 분야의 법률에 기초를 

두되, 서로 다른 상이한 법익에 대한 고려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

와 같이 전통적인 어업국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큼에 반하여 기존 우

리나라에서는 수산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이거나 긴급한 사안, 즉, 규제가 

현실화되어서 국내 입법이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서둘러서 연구

되고 접근되어온 경향이 다소 강하였다. 

본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라기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논점

이 될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가 종료한 이후에도 수산분야의 국제법률을 통섭적

으로 바라보면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하여 미리 그 핵심을 파

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FAO 항만국조치협정, 어획증명서 개정에 대한 국제적인 논

의 동향과 자발적 지침(안)에 대한 분석, 어업범죄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은 모두 최근 

국제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비단 수산 분야에만 

적용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수산물 국제무역질서, 국제

형사공조체제 등에도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 항만에 양륙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어획

물을 방지함으로서 동 어획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성립된 협정이다. 25개

국이 비준하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2016년 초 우리나라도 FAO에 동 

협정에 대한 비준 기탁서를 제공하였다.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 지침(안)은 수산물 

수출 강국인 노르웨이에 의하여 제안되어 시작된 논의로서 UN. FAO에서 그 논의가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 어획증명서는 어획의 정확한 장소를 제공하여 불법어획물이 아닌 

경우에만 시장국에 수출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린 작용을 하고 있는 문서이다. 수산물 

수출 시에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서 EU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수산기구 

혹은 각 수출국의 책임 있는 당국에서 이를 발급하고 있다. 만약 추후 자발적인 지침이 

FAO차원에서 형성된다면 당장은 시장국인 EU에서 이를 반영하여 변동시키지는 않더

라도 점차적으로 개정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연동되는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수산물 수입국으로

서 수출국에 대하여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 제도는 우리

나라의 연근해에서 불법어획된 어획물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업범죄는 기존의  IUU어업행위 만이 아니라 이에 한 발짝 나아간 형사적인 문제, 즉 

어선을 이용한 마약밀수, 어선원 노동착취, 조직범죄 등을 모두 묶어서 어업범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는 좀 더 형사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한 것이나, 공

해상 혹은 연안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러한 행위 들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하여 편의치적과 관련된 문제점, 명백히 형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를 보다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덕훈 전문연구원의 책임 하에 조정희 연구위원, 정명화 전문연구원이 공

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윤상린 과장, 부산지방해

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최국일 과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진 교수,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윤성하, 김보미 주무관, 라이코스법률사무소의 박재명 미국변호사가 



발간사자문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다. 본 원의 류정곤 연구감리위원께서 지속적인 감리와 지

도를 통해 본 연구의 질을 높여 주셨고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김세인 연구원이 많

은 도움을 주셨다. 이 연구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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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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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survey

- Data analysis on related 
international law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nalysis on UN Sustainable 
Fisheries Resolu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data such as FAO 
and OECD, precedent research 
papers, online data,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related 
to fisheries and academic 

papers

- Related literature

-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hanges and 
Countermeasures in Fisheries Sector

1. Purpose

○ The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of increasing importance, serving as a basic 

research material for preparing macroscopic countermeasures for Korea. To 

achieve this goal, it carried out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which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preven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certificate and fisheries crime.

    - Related laws of Korea are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of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However, improvements of catch certificate system and 

fisheries crime have not reached the stage where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s are produced. Hence, the study can serve as a basic research for 

studying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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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Expert 

consultation

- Direction of legal amendments
-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departments in charge of 

policy implementation
- Necessary measures in the case 

of law enforcement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 Academic circles such a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International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site 

investigation

- Visit EU and advanced 
countries where catch 
certificate system is established 
and developed and gather 

information

-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related public officials

2) Feature

○ Although the voluntary guidelines of catch certificate system and fisheries crime 

have emerged as international issues of importance, there have not been any 

precedent studies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pioneer 

the research in this increasingly important area.

3. Results

1) Summary

○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basically does not seem to collide with 

existing laws in Korea.

    - That is, two rounds of amendment for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were conducted to which regulations related to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 

article were supplemented or newly added. (Refer to the article 14 of the same 

Act)

○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easy-to-use catch certificate system 

    - The discussion on amending catch certification aims at combating illegal fishing 

and removing unnecessary trade barriers,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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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mended catch certificate system should be presented to exporters in an 

easy and convenient way, so as not to act as an unnecessary trade barrier

○ When Korea adopts catch certificate system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illegal fishing activities

    - If illegal fishing products caught by Chinese boats from within Korean EEZ are 

imported to Korea, the catch certificate system can be used to specifically 

identify where the fishing activity took place. Then, it could be acted as 

preemptive filtering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rease of imports of 

illegal catch.

○ Fisheries crime, which can take place in high seas, requires an expanded 

cooperation of criminal law enforcement with other countries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 Therefore, tax evasions which take advantage of tax heaven or flag of 

convenience ships require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response with related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for effective response

○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renders its advisory 

opinion for IUU fishing activities, which can be used as judicial grounds f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conducted by Chinese fishing boats. Hence, Chinese 

authoritie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as a flag state for the 

reasons such as negligence of management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esented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domestic system 

following Korea’s signing of 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mooth 

implementation system.

○ The study also provided concrete analysis on the voluntary guidelines of catch 

certificate, which is the result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by FAO 

Committee on Fishery and UN Sustainable Fisheries Resolution. Based on this, it 

will help prepare domestic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 It calls th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by analyzing increasing discussion on fisheries crim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since the fisheries crime has attained a new status after the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IUU fish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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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cted benefits

○ As Korea is one of major exporters of fishery products,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e material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fishing order

○ By analyzing the issues which have not been discussed in Korea, it contributes 

to the preparation of proper and timely response 

○ The study will help Korea, a responsible fishing count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 for international fishing order after IUU fishing problems a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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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공해상 어업의 자유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과 UN공해어업협정의 발효 이후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의 도입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공해상의 

어업, 특히 IUU어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이

행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FAO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 및 비준시 제도적인 보완과 실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 협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항만국 검색제도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항만국조치협정 비준시 추

가적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13년도 제68차 UN 수산결의안 회의에서 노르웨이는 EU 어획증명

서와 이력추적(catch documentation scheme and traceability)에 대한 개선 

노력을 FAO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었

다.1) 어획증명서제도는 이를 통하여 어획장소, 어획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제공이 되어야 수입국으로 수입될 수 있게 함으로서 IUU어업행위 방지를 위

한 시장국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U의 어획증명서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 지역수산기구(RFMOs)별로 

1) 제68차 UN수산결의안 OP 67 (A/68/L/19), p15 참조

OP 67. Welcomes the ongoing work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evelopment of best-practice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traceability, in accordance with its agreed terms of reference and framework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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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양한 어획증명서제도를 수산물 수출국에 요구함으로써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수출국에게 불필요한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작용한 점도 있었다

는 점을 고려한 UN수산결의안의 배경이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자국의 전자

어획증명서제도(electronic catch certificates)를 예시하며, 국가별 다양한 어

획증명서 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를 주장하였다.

어획증명제도의 개선노력은 IUU어업행위 방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고 수산물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조기에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제적으로 규범화의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그저 

따라가는 것보다는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FAO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어획증명서 개정의 큰 방향과 개정

의 구성요소를 정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도를 바

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국제적인 논의 내용과 함께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가 대응할 큰 방향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해상 어업에 대한 IUU어업행위2) 문제는 각국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 자발적인 지침의 형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약

의 구성과 각국의 비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도입 등으로 국제적

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관련 국내법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적 처벌 

및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등 IUU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는 “어업범죄(fisheries crime)3)”이라는 개념의 도

입을 주장하여 불법어업행위 이외에도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

신매매, 어선원착취, 마약밀매,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모두 이러한 어업범죄라

는 개념으로 구성하여 각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2)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행위) 
3) 또는 수산범죄라고 번역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범죄로 명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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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 동향, 특히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어업범죄의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아직 국제적 규범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적 추세

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향후 국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UU어업행위와 긴밀하게 연관된 국제적인 세 가지의 주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향후 국내적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FAO 항만국조치협정 

분석을 통한 국내법 제도 검토, 국제적 어획증명서 개선 논의 동향과 함의 분

석, 국제적 어업범죄 논의 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내의 거시적 대응 방향 및 향

후 상기의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의 마련

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즉, 어획증명서 제도 개선 및 어업범죄 분야는 현재 국제법으로 성립된 규범

이 도출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국내 제도 변경안을 

본 연구에서 도출하기 보다는 향후 대응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과제가 가지는 특성상 수산 관련 국제규제 변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대상이 되는 법의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연구의 효율성과 실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기 FAO항만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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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FAO의 어획증명서 관련 자발적지침(안), 어업범죄 세 분야로 한정하여 

각각의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 향후 국내 제도 

변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FAO항만

국조치협정을 제외한 두 개 분야 경우에는 국제적인 논의의 단계가 아직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내 법률 개정안 내용 제시는 본 연

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함께 고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의 전체적 방향성을 분명하게 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수산분야 국제규제의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세 분야로 나누어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성립과 동향, FAO의 어획증명

서 개정을 위한 자발적지침(안), 어업범죄 논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관련법 제도정책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국내 대응방향 

및 업계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의 관련 로드맵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법 체계의 정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의 방법

을 활용한다. 

1) 문헌 및 자료 조사

문헌조사는 관련 UN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자료, UN수산결의안, FAO, 

OECD 등 국제회의 자료, 선행 연구보고서, 국내외 온라인자료, 수산 관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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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법령,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4)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 및 연구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각도

의 자문을 수행하였다. 정책 전문가로 부터는 관할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유관 정책에 대한 현황과 추진 시 어려운 점 및 관련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실무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주로 수

산 관련 법제도를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 관련 연

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경대학교, 국제법 교수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전문

가 자문회의는 연구기간 동안 4회를 실시하였다. 

3) 현장조사 

어획증명서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EU 등 선진국의 관련 법체계

에 대한 직접 방문 및 문헌 정보를 습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FAO

의 어획증명서 개정 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연락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

고 연구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UN마약범죄사무소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2011)’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IUU행위와 연관된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의 행위유형들을 어업범죄

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어업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4) 학술논문은 FAO항만국조치협정을 제외하면 어획증명서제도와 어업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해외의 논문 혹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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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소재한 환경 및 불법어업 전문 NGO단체인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에서 발간한 ‘Lowering the Flag(2010)’ 보고서에

서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행위와 어업범죄행위에 대한 분석 및 국제적 합의

문서에 의한 어선식별번호 제도를 연구 검토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일부 IUU사례를 제시하였고 IUU 관련범죄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중심을 둔 연구로서 어업범죄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고 국제적으로 환기

시킨 의미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수산분야 전반과 관련된 국제규제의 분석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 연구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

고 있는 어획증명서제도 관련 자발적지침(안) 및 어업범죄에 대하여 국내의 선

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시도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 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어업분야에 있

어서 초국가적 범죄- 

인신매매, 마약밀수 중

심으로” (2011, UN마약

범죄사무소)

- 각 사례의 분석을 통하

여 어업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를 어업범죄로 

구성 연구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IUU행위와 연관된 인신

매매, 마약밀매 동향

- 환경범죄, 해적행위, 부

패행위

-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사항

2

- 과제명: “Lowering the 

Flag”(2010, Environ- 

mental Justice Foundation)

­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

행위와 어업범죄행위 분석

- 조업선, 운반선에 있어 편

의 치적문제, 국제적 합

의문서에 의한 어선식

별번호 제도 연구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편의치적과 IUU행위

- 편의치적선에 있어서 어

선원 착취

- 개별 IUU 사례 연구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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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차별성

­ 현재까지 국내에는 어업

범죄 문제, 기국책임에 

관한 FAO자발적 지침, 

국제적 어획증명제도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가 

전무한 실정임. 

- 현재 국제 현안으로 떠오

르고 있는 동 제도 관련 

논의 내용과 개선노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적인 흐

름에 적극 대응하는 제

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

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 더 나아가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해외시장에

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시

사점 도출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 문헌조사, 통계분석

- 해외사례 비교연구

- 성과분석

- 전문가 TF 활용연구

- 제도 분석

- FAO항만국조치협정, 어

업범죄의 문제, 기국책

임에 관한 FAO자발적

이행지침, UN 및 FAO 

등 국제기구의 어획증

명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분석

- 주요국의 어획증명제도 

현황 파악

- 우리나라 관련 제도 및 

보완 필요사항 분석

- 국내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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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분야 국제규제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의 주요 내용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FAO 항만국조치협정의 내용과 경과, 어획증명서제도 논의 동향 및 자발적지

침의 내용, 어업범죄 논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 FAO 항만국조치협정

1) 개념

FAO 항만국조치협정(FAO Port State Measure Agreement)5)은 항만에 입

항하려는 외국어선에 대하여 입항 전 허가를 얻고 입항하도록 하고, 입항 후에

는 항만국 검색관에 의하여 검색한 결과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되면 일체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정이다. 동 협정 

성립에 대한 논의는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

다. 즉, 해상에서 어획된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유통의 첫 단계이며 시작점인 ‘항만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결국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범위를 해당 선박의 기국에

서 해당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FAO 항만국조치협정의 

성립을 가져왔다.6)  

5) 영어원문은 아래와 같다.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6) 원래 항만국조치(port state measure)는 상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선박의 

안전 도모,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제규범들에서 그 개념이 발전되었

다. 1982년 항만국통제에 관한 파리 양해각서(1982 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파리 MOU'), 199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Tokyo MO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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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및 경과

국제적으로 IUU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수행됨에도 불구하

고 뚜렷한 성과 없이 IUU어업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7) 

즉, 조업국은 국내 법규 개정 및 집행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보존

관리조치의 지속적인 개정과 소속 회원국의 컨센서스 유도를 통하여 IUU어업

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조치들이 모두 IUU대응수단으로서 중요성

이 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보

이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이러한 통제 수

단만으로는 어선들이 IUU어업행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선적을 

변경하여 조업활동을 유지하고,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각자 가지는 관할 수역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비판이 

되어 왔다. 즉, IUU어업행위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5년 제26차 FAO수산위원회(FAO Committee on Fisheries; COFI)에서

는 최저 단계 수준의 항만국 통제 모델을 채택하였다. 2007년 제27차 FAO 수

산위원회에서는 항만국 통제 모델과 IUU 국제행동계획을 기본으로 한 법적 구

속력 있는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4차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협정 세부 문안을 도출하였다. 동 문안

에 대하여 2009년 11월 제36차 FAO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고 FAO항만국협

정은 성립되었다. 동 협정은 25개국이 비준, 수락, 가입하면 발효한다.  

동 협정은 2015년 10월 현재 13개국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완료하

고 있다. 즉, 미얀마, 스리랑카, EU, 노르웨이, 칠레,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세이

셸, 오만, 가봉, 뉴질랜드, 모잠비크 등이다. 2014년 6월에 개최된 제31차 

FAO수산위원회에서 뉴질랜드는 비준 완료를 통지하였다. 호주는 2015년 7월 

비준 완료하였고, 미국은 2009년 11월 가입선언을 한 이후 현재 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상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불법어업 감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영국 소재 NGO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은 매년 전세계 수산물 어획량의 10~30% (100~235억불)가 IUU어업으로 어획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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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보면,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WTO수산보조금 

협정 논의에서도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주창하는 국가들8)이 동 협정에 대

한 가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에서 보듯이 동 협정에 대한 

가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25개국이 비준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서명 국가들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면 동 협정이 발효할 것

으로 보인다.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요 조업국은 가입선언을 하지는 않았지

만, 아이슬란드는 가입 및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다.   

참가국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가나 2010.10.28

가봉 2010.04.26 2013.11.15

노르웨이 2009.11.22 2011.07.20

뉴질랜드 2009.12.15 2014.02.21

러시아 2010.04.29

앙골라 2009.11.22

오스트레일리아 2010.04.27 2015.07.20

모잠비크 2010.11.04 2014.08.19

미국 2009.11.22

미얀마 2010.11.22

베냉 2010.09.28

브라질 2009.11.22

사모아 2009.11.22

스리랑카 2011.01.20

시에라리온 2009.11.23

세이셸 2013.01.19

아이슬란드 2009.11.22 2015.06.02

<표 2-1> FAO항만국조치협정 가입국 현황

8) Fish Friends Group(“FFG”)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동시에 무역질서가 

왜곡되므로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이며, FFG에는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아이슬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파키스

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11개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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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오만 2013.08.01

인도네시아 2009.11.22

우루과이 2009.11.22 2013.02.28

칠레 2009.11.22 2012.08.28

캐나다 2010.11.19

케냐 2010.11.19

터키 2010.11.09

프랑스 2010.11.19

페루 2010.03.03

EU 2009.11.22 2011.07.07

<표 2-1> FAO항만국조치협정 가입국 현황(계속)

자료 : FAO 자료 인용 (2015.10.28.일자)

3) 주요 내용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입항을 요구하는 타국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항

만을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에 입항허가서를 제출하여 허락 여부에 따라 입항하

게 한다.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에 의하여 항만에 입항 후 검색을 실

시하여야 한다. 검색 후 명백한 IUU어업의 증거가 있는 경우 검색국은 즉시 

기국, 필요시 관련국, 지역수산관리기구, 국제기구 및 선장의 국적국에도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선박에 대하여 어획물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

료 물자 공급, 정비 등 일체의 항만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1) 전체구성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본문(10부 37조) 및 부속서(A, B, C, D, E)로 구성

된다. 

(2) IUU 어업의 정의(제1조e항)

FAO 항만국조치협정 제1조에서는 IUU어업의 정의를 2001년 FAO에서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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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llegal fishing refers to activities:

3.1.1 conducted by national or foreign vessels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at State, or in contraven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3.1.2 conducted by vessels flying the flag of States that are parti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but operate in contraven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at organization 

and by which the States are bound, or relevant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or

3.1.3 in violation of national laws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ose 

undertaken by cooperating Stat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3.2 Unrepor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3.2.1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to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y, in contravention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POA-IUU)상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규정한

다.9) 다음의 표 내용은 IPOA-IUU상 IUU 정의규정의 내용이다. 

9)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법률제13001호, 2015. 1.6., 일부개정) 제2조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

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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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ndertaken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in contravention of the reporting procedures of that 

organization.

3.3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3.3.1 in the area of application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are conducted by vessels without nationality, or by those 

flying the flag of a State not party to that organization, or by a fishing 

entity, in a manner that is not consistent with or contravene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that organization; or

3.3.2 in areas or for fish stocks in relation to which there are no applicable 

conservation or management measures and where such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State responsibilities f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under international law. 

3.4 Notwithstanding paragraph 3.3, certain unregulated fishing may take place in 

a manner which is not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may 

not requir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envisaged under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IPOA). 

(3) 정의 및 적용 범위 (제1조)

“어류”(fish)를 “해양생물의 모든 종”(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조 제b호) 따라서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

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식물을 모두 포함하며, 개념적으로는 해양미생물(플

랭크톤), 해양유전자원 등도 포함 당해 어류의 개념에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어류”의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된다.  

(4) 협정의 적용대상 (제3조)

IMO 항만국협정은 상선(merchant ship)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FAO항

만국조치협정은 ‘입항을 요구하는 타국어선’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생계를 위한 전통적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인접국 선박 및 어류

를 적재하지 않은 또는 이전에 하역된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다시 말하면 자국어선은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이미 각국이 관할권을 가지

고 관리 및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정으로 항만국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범

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만 조업하는 자국민의 용선에 

대하여는 동 협정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may"로 표현됨)

(5) 항만 지정(제7조)

항만국은 동 협정에 근거하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또한 입항할 수 있는 항만 리스트를 FAO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항만 접근에 대한 사전 요청(제8조)

항만국은 입항 허가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해 ‘사전통지서’ 제출을 요청하되 

해당 선박의 통지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7) 입항허가 또는 금지(제9조)

항만국은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해당 선박에 

통보하며 해당 선박은 입항 시 관련 당국에 입항 허가서를 제출한다. 지역수산

관리기구(RFMOs)에서 관리하는 IUU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서는 입

항을 거부한다.

(8) 항만 사용(제11조)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항은 허용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체의 항만 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의 사용을 거부한다.

가. 기국이 발급한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나. 연안국 관할권에서 요구되는 유효하고 적용가능한 허가 미보유

다. 해당 선박의 선상 어획물이 연안국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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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국이 선상 어획물에 대한 합법성 입증에 실패한 경우 

마. 기타 IUU어업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게 행동했거나, 

해당 선박이 운반선으로부터 인력·장비·연료 등을 공급받은 시점에서 RFMO의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9) 검색 실시(제13조)

동 협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에 의해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회원국은 다음 사항의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전절차로 검색 전 선주에게 검색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검색의 대상은 선상 어류, 어구 및 장비,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 또는 기록물이다. 선장은 검색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또한 요구받은 자료, 문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검색관은 불필요한 선상 잔류 및 절차 지연 방지에 노

력하고, 어류에 품질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선박의 기국과 

적절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 기국을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10) 검색 후 항만국 조치(제18조)

IUU 어업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색 당사국은 즉시 기국에 조치결과

를 통지한다. 필요시에는 관련 국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국제기구 및 

선장의 국적국에도 항만국조치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검색 후 문제가 되는 해당 선박에 대해서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드라이도킹(drydocking) 등 일체의 항만 서비

스 사용을 거부한다. 다만, 선원의 안전·건강 및 선박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항

구서비스 사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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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만국 구제절차 통보(제19조)

항만국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와 보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 단, 선주 등이 서면으로 요청하

는 경우에 한한다.

(12) 기국의 역할(제20조)

자국 선박에 대한 검색이 실시되는 경우 기국은 항만국에 대하여 협조할 의

무를 부담한다. 자국 선박이 IUU어업 또는 관련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타국 항구에 입항 요청 또는 입항 중인 경우, 기

국은 적절한 경우, 항만국의 선박 검색 및 조치 시행을 항만국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동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항구에서 어류의 양륙, 전재, 가공 및 

기타 서비스 사용이 장려된다. 항만국 검색 후 기국인 당사국이 자국 선박의 

IUU 어업 또는 관련 활동에 가담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 검색 결과보고서

를 수취하는 경우, 기국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기국의 법령에 따른 이행조치

를 발동하며, 기국으로서 취한 조치를, 기국으로서의 능력범위 안에서, 관련 

항만국, 기타 관련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에 보고해야 한다.

(13) 비준 시 부담 및 의무

동 협정 가입 시 타국인 항만국에 입항 요청을 하거나 또는 이미 입항 중인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조사 의무 및 조치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14) 발효요건(제29조)

항만국 조치 협정은 25번째 국가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0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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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보와 예외(제29조)

본 협정에 대해 유보 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특이한 

점을 가진다. 

4) 시사점

FAO항만국조치협정 제1조는 “어류”(fish)를 “해양생물의 모든 종”(all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조 제b호) 반면,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동법 제2조)10)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적용대상과 원양산업발전법간 적용대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AO 항만국조치협정 제1조 제c호 어업(fishing)의 정의규정에는 어로어

업을 기술하고 있는데,11)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협정 제1조 제b호상 어류

는 대부분 수산동식물을 의미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개념자체로 광범위한 측면

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령인 원양산업발전법상 적용 대상과의 조화를 위하여 동 협정 

제1조 제b호의 어류를 수산동식물에 한한다 라고 해석한 선언을 조약 비준하

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법률 제13269호, 2015.3.27. 일부개

정)(시행 2015.9.28.)에는 수산관련법 중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12)

10)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

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수확 또는 어류의 유인, 위치 파악, 어

획, 채포 또는 수확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협정 제1조 제c호). “fishing” 
means searching for,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fish or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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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따르면 수산동물은 어류, 패류, 갑각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체동물, 극피동물, 척색동

물, 개불류, 양서류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수산식물은 

해조류 및 그 포자, 해산종자식품(동법 시행령)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AO 항만국조치협정과의 어류 개념 차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

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의 수산동식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참조하

여 원양산업발전법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2. 어획증명서제도

1) 개념

어획증명서제도(Catch Document System)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의 법률로 요구하거나 어획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보존관리조치

로 요구되는 서류로서 수출되는 수산물의 어획장소를 포함한 각종 관련 정보를 

담은 서류이다. 어획증명서가 없이는 당해 수입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수출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한편, 연안 어획

어종 경우는 기국, 공해상 어획 어종인 경우 기국 혹은 지역수산관리기구

(RFMOs)가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는 어선 정보, 어획장소, 시간 

등 어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다른 불법조업 감시장치인 조업

(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   [제목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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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이나 조업일지와 교차하여 어획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EU가 대표적

이다. EU는 EU 회원국 역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산 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혹

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가 발급하는 EC 어획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

한다. 그 법적 근거는 EU IUU통제법(Council Regulation, EC 1005/2008)이다.13) 

2) 논의 배경 및 경과

2013년도 UN수산결의안 회의에서는 어획증명서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2014년 6월 제31차 FAO수산위원회는 FAO가 어획

증명서제도 개정 노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어획증명서 관련지침을 개

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로

마에서 관련 전문가 워크샵 (이하 “FAO 전문가워크샵”)이 열리게 되었고, 당해 

회의에서는 그 결과물로서 어획증명서제도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초안을 도출하였다. 

동 지침은 향후 2016년 상반기에 열릴 제15차 수산물무역소위원회(COFI 

Sub-Committee on Fish Trade (COFI-FT))의 검토를 거쳐 동 지침의 최종 

채택을 위하여 2016년 제32차 FAO수산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14)  

13)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847/93, (EC) No 1936/2001 and (EC) No 601/2004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1093/94 and (EC) No 1447/1999

14) 한편, 2016년 2월 22일-26일까지 모로코 아가딜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수산물무역소위원회

에서는 현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 지침의 내용이 원래 제31차 FAO수산위원회에서 위임

(mandate)한 내용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 노르웨이, 미국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에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2016년 4월 18일 로마에서 개최될 회원국의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의 대상으로 노르웨이가 제안한 보다 단순한 형태의 자발적 지침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어획증명서에 대한 전문가 협의의 내용이 어획증명서 개정 노력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향후의 동 개정 노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전문가 협의 결과물인 자발적 지침(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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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O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안) 주요내용

어획증명서 자발적 지침은 전문, 목적과 범위, 목표, 정의, 원칙, 원칙의 적용, 

개도국의 특별요건, 권고적 기준 및 작용, 데이터 요건 및 형태를 담고 있다.15) 

FAO전문가 워크샵에서는 각국에 현재 존재하는 어획증명서 체제와 그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어획증명의 통일화(harmonization)를 도출해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논의 범위를 어획물, 어획가공물이 국제거

래 되는 경우 관련 무역증명서, 양륙 시 어획증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한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어획증명서 시스템은 오류를 줄이고, 문서제출 등 

흐름을 촉진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건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성을 제공하여

야 한다고 하여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16) 

본 자발적지침은 어로어업(wild capture fisheries), 즉 내수면 및 해면 어

획어업에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17) 또한 IUU어획행위를 방지

하고 현존하는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에 부합되는 어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

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18) 

(1) 전문(Preamble)

FAO수산위원회(COFI)는 차기 회의인 2016년 제32차 회의에서 채택을 목표

로 하여 현재 일부국가, 국제기구,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이미 존재하는 어획증

명서제도(CDS)를 참조하여 당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어획증명서제도가 IUU어획행위의 방지에 기여하고 어획된 어류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 매카니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어획증명

서제도가 관련 국가, 지역, 국제적인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어획

15) 본장에서 기술할 어획증명서제도에 관한 자발적지침에 대한 내용 분석은 지난 2015년 6월에 

로마에서 열렸던 어획증명서 관련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Report of the Expert Consultation on Catch Documentation Schemes (CDS), Rome, 21-24 July 
2015 (FIPM/R1120 (En)), ISSN 2070-6987, http://www.fao.org/3/a-i5063e.pdf (2015.11.23.최종검색)  

16) 전게 결과보고서 3페이지 참조

17) 전게 결과보고서 4페이지 참조

18) 전게 결과보고서 11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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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한다. 

(2) 목적과 범위

당해 지침(guideline)은 자발적이다. 당해 지침의 목적은 각 국가,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s))와 이해관계인에게 야생어획

어류(wild capture fisheries)의 어획증명서 관련한 개발, 이행, 조사, 통일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지침의 대상 범위는 국가에 의하여 양륙되거나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

는 어획증명서 구비가 요구되는 야생어획어류와 그 어류가공품들이다. 이러한 점

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소규모어업의 경우 특별한 고려를 제공하고 있다. 

(3) 목표

당해 지침의 목적은 각국 및 정부간기구가 어획증명서제도를 개발하고 조

사, 통일화,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 권고사항 및 기준,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4) 정의

가. 어획증명서 서류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CDS)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 시부터 양육 및 공급체인을 통하여 어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어획증명서제도의 목적은 IUU어업행위로 어획된 

어류 및 어류가공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IUU어업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것이다.  

나.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

어획증명서는 본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포함한 어획 및 양육

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식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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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증명서(trade certificate)

어류 및 어류가공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공식문서이다. 본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가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을 수 있다.

라. 양륙(landing)

선박으로부터 항구나 자유무역지역의 도크부분(dockside)으로 어류나 가공

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 환적(transshipment)

이전에 양륙된 적 없는 어류나 가공품을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류를 항구에서 한 선박에서 컨테

이너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본 지침의 개념에서는 양륙이 된다.   

바. 어선(fishing vessel)

크기에 관계없이 어획, 어획관련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설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될 목적을 가진 선박을 의미한다. 어류가공선, 선용품제공선, 환적선, 운

반선을 포함한다. 다만 컨테이너선을 제외한다.  

사. 야생에서 어획된 어류(wild capture fisheries)

본 용어는 해면 및 내수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어획된 모든 어류를 포함한다. 

(5) 원칙 

2014년 FAO 수산위원회가 어획증명서 관련 지침개발을 위하여 제시한 6가

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9) 

19) 전게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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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련되는 국제법의 조항과의 합치성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둘째,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을 것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셋째, 동등성(equivalence) 

넷째, 위험기반(risk-based) 

다섯째, 신뢰가능하고, 간단하며 분명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것 (reliable, simple, clear 

and transparent) 

여섯째,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일 것 (electronic, if possible) 

동 지침은 위에서 FAO 수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상기 6가지 원칙에 2가지 원

칙을 더 추가하여 작성되었다.

- 공급 물류상에서 어류와 어류가공품의 이력추적가능성(traceability)

- 어획부터 시장까지 공급 물류상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긴밀한 협력(close cooperation 

between all stat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from catch to market)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칙에서 보이듯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으로서 각 지역

수산관리기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획증명서제도의 개혁 및 상호 간 

통일화를 위하여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6) 원칙의 적용

어획증명서의 범위와 요구사항은 IUU어업행위가 어족자원과 합법적인 시장

행위에 미치는 위험 및 IUU어획물이 시장에 들어오는 위험에 비례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전자어획증명서는 위조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 제공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는 문서 내에 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20) 또한 오직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하고, 이미 

사용가능하며, 확인 가능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 

20) The certificate should be user-friendly, simple and clear so as to facilitate the inclusion of correct 
information in the document. 동 결과보고서 1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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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도국 특별 요건

개발도상국이 본 지침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capacity)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특히 

어획증명서의 전자적 발행과 관련하여,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역

량강화를 위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에는 재정적, 기술적 도움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이 포함된다.   

(8) 권고적 기준 및 작용

가. 모니터링 기준과의 연동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감시제도(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ance:MCS) 

및 다른 정보 즉, 조업일지(logbook), 선박감시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VMS), 옵저버기록(observer data) 등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시스템에 참여하는 어선은 기국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연안

국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

나. 전자어획증명서(e-CDS)

중앙집중적인 전자화가 되어야 한다. 모든 어획 및 무역증명서의 발행 유효화, 

진위확인의 시점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어획증명서 관련 정

보의 저장소로서 역할도 해야 한다. 공급물류체인이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접근이 쉽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 데이터 입력 및 진위 확인

어획증명서제도는 데이터 입력 alc 진위확인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명시

하여야 한다. 즉, 업계에서 먼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어획증명서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당해 데이터는 결국 관계당국의 진위확인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종이 사용, 데이터의 반복적인 입력은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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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라. 전자어획증명서의 기능 및 기능성

전자어획증명서 시스템은 유연하고 사용자 편리(flexible and user-friendly)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스캔한 문서(상업견적서 등) 등의 문

서를 업로드 시키거나 어획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마. 데이터 기밀유지 및 보호 

어획증명서제도는 상업적 정보 및 국가적 차원의 민감성을 가지는 정보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허가받지 않고 어획정

보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

야 한다. 

바. 어획증명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어획증명서제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획하거나 어획물 무역에 관여하는 

국가를 선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참여국

들도 자발적으로 어획증명서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밀한 협조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데이터 요건 및 형태

어획증명서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어획증명서: 

- 유일하고 안전한 문서번호

- 책임 있는 당국의 식별 및 연락번호

- 어선식별

- 어획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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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에 관한 정보(어종, 어장, 생산형태, 무게(kg))

- 세부적 양륙사항(항구/장소, 환적)

나. 무역증명서

- 유일하고 안전한 번호

- 이전 무역증명서 번호 

- 어획증명서 번호

- 수출일자

- 수출업자 연락처

- 수출되는 수산가공품 정보 등

4) 시사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은 

생존 및 사망한 동·식물과 그 파생물에 대한 상업적, 비상업적 국제거래를 규

제한다.21) CITES의 규제시스템은 허가(Permit), 인증서(Certificate)를 포함

하며, 회원국들이 동 협약상의 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CITES는 최근 이러한 허가시스템을 전자화하여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다.22) FAO 

워크샵에서는 이러한 CITES의 사례를 향후 전자어획증명서 개발 시 참고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EU 등 시장국과 ICCAT, CCSBT, CCAMLR 등 지역수산관리기구들에

21) 동 협약의 부속서 1은 상업적 목적에 의한 국제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학술연구목적으로 거

래 시에는 양국정부의 수출입 허가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속서 2는 국제거래를 엄격

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

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3은 당사국이 자국 내의 특정한 동식물을 지정

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22) Juan Carlos Vasquez (CITES Secretariat), CITES Electronic Permitting Systems: Ensuring Sustainable, 

Legal and Traceable Wildlif Trade, Global Trade Facilitation Conference, Genev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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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기 다른 형태의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며, 종이 형식으로 된 어획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어려움이 따르

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발적지침(안)이 제시하는 대로 사용자 편

의를 제공하고, 쉽고, 명확한 전자화된 어획증명서시스템으로 개정된다면 수출

국의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사용

자 편의에 맞춘 단순하고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이여야 선상에서 조업 후 이루

어지는 조업일지와 연동되어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입력하기 어렵

고 사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사장이 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자어획증명서를 도입한다면 어획의 장소에 대한 교차확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전산화된 정보가 축적되어 조업자의 정보 유출

은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 될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영업비밀 

측면이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타국에 전자적 정보로 넘겨주는 경우가 될 수 있

기에 보관기간 혹은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16년도 FAO수산물무역소위를 거쳐서 FAO수산위원회에서 어획증명

서 자발적지침을 확정하게 될 경우에는 ‘자발적’이라는 문서의 성격상 바로 국

내법 개정의 요구로 들어올 예정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흐름이 큰 방향성을 잡

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지침에 따라 EU 등 시장국과 지역수

산관리기구(RFMOs)에서 어획증명서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그 경우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연동되는 국내적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어업범죄

1) 어업범죄의 개념 

IUU어업행위는 불법어업 이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보고· 비
규제어업행위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 개념요소에 불법행위만 포함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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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IUU어업행위는 주로 어업활동과 어선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반면에 어업범죄23) 혹은 해양생물자원범죄는 불법어업행위와 그로부터 파

생하는 연관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업행위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점에

서 양자는 차이를 가진다.  

어업범죄의 범위에는 편의치적을 이용한 조세포탈, 어선원 인권유린, 마약밀수,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등을 포괄한다.24)

2) 논의배경 및 경과 

IUU 어업행위가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초국가조직범죄(transnational 

orgnized crime)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국제적 어업 

관련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국제사법기관의 공조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반증한다. 

현재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 및 국제적 대처방법의 확산은 주로 국제 모니터

링네트워크(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ance Network: 

IMCS 네트워크)25)26) 또는 인터폴27)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8) 즉, 국제

23) 어업범죄는 해양생물자원범죄(Marine Living Resource Crime:MLR-crime)로도 불리운다. 해양

생물자원범죄란 개념은 UN마약범죄사무소가 2011년 처음 사용한 것이다.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어업분야에 있어서 초국가적 범죄- 인
신매매, 마약밀수 중심으로“), 2011. 참조 

24) 한편, 201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13차 OECD수산위원회는 노르웨이가 제안한 수산분야 

조세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인터폴의 역할 및 개입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토론되

었다. 2016년 4월에 개최될 OECD수산위원회 기간 중 정부, NGO등이 참가하는 조세정책센

터 공동세션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5) IMCS 네트워크는 2001년에 조직되었다. 주로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미국, EU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조직이다. 2012년에는 50여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현재 FAO수산위원회(COFI)
의 공식 옵져버 지위를 얻고 있다. http://www.imcsnet.org/ 참조

26) IMCS(International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ance) Network는 어업범죄단속과 불법어업감

시를 위한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모잠비크에서 개최된 3차
례 국제어업집행교육워크샵(Global Fisheries Enfrocement Training Workshops(GTETW))을 개최

했다. 이를 통하여 전세계의 항만국검색관, 변호사, 해안경비대원, 과학자, 법집행자 등 상호

간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였다. 또한 어업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매핑 소프트웨어, 위성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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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현재 IUU어업행위라고 하는 “국제 거버넌스적 대응”에서 어업범죄로 

확대하여 “개별국의 형사범죄화 및/또는 처벌 강화” 및 “형사범죄에 대한 국제

적 공조”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 분 IUU어업행위 어업범죄

개념범위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행위
불법어업 및 연관범죄

(조세포탈, 어선원착취, 마약밀수, 인신매매)

행위성질 어업행위 어업행위와 전혀 성질이 다른 행위도 포함

국제적

대응체제

각국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적 대응 중심

(형사범죄화 추진하나, 반드시 

각국이 형사범죄화 한 것은 아님)

각국 법제도상 형사범죄화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결추진

<표 2-2> 어업범죄의 개념 (IUU어업행위와 구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 IUU어업행위와 어업범죄 구분

자료 : Eve de Coning, ‘Transnational organized fisheries crime’ 2013년 인터폴 국제컨퍼

런스 발표자료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타, 법의학, 유전학 등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니셔티브를 제

안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가동시키고 있다. 
27) 인터폴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인 프로젝트 스케일 (project scale) 및 관련 정보는 다음

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nterpol.int/Crime-areas/Environmental-crime/Environmental-Complian
ce-and-Enforcement-Committee/Fisheries-Crime-Working-Group 참조

28) Henrik Osterblom, Catching Up on Fisheries Crime, Conservation Biology, Volume28. No. 3, 87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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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9차 UN수산결의안에서도 불법어업행위와 이러한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연관관계를 우려하며 주목하자는 문구가 채택되었다. 또한 UN마약범

죄사무소의 2011년도 관련 보고서29)를 주목하며 이러한 국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 해나가자고 언급하고 있다.30) 

3) 주요 내용

(1) 편의치적에 의한 불법어업 및 어업범죄의 확산

아래에서는 불법어업을 포함하여 어업범죄가 주로 편의치적이라는 국제해운

의 오랜 관습적 제도에 의하여 오히려 더 조장되고 활용되는 면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편의치적국은 기국책임의 원칙상 선박의 기국으로서 

어선을 포함한 선박에 대한 관리의 국제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만,31) 통상의 기

국과 달리 그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수여서 결국 기국에 대한 

관리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치적선들에 대

한 관리 허술을 틈타 불법어업행위 혹은 어업범죄가 확산되는 경향이 존재한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편의치적제도가 가지는 일정한 장점이 분명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업범죄 및 불법어업 방지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과 개혁이 

필요함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9) 각주 22 UN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 참조

30) 제69차 UN수산결의안 본문 82. Also notes the concerns about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llegal fishing in certain regions of the world, and encourages 
States, including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forums and organizations, to study the 
causes and methods of and contributing factors to illegal fishing to increas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ose possible connections, and to make the findings publicly available, and in 
this regard takes note of the study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 bearing in mind the distinct legal regimes and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illegal fishing an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1) UN해양법협약(UNCLOS) 제94조 기국의 의무 참조 (기국은 선박등록대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제94조 제2항 (a)호),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그 선박의 선장, 사관과 선원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한다. 
(제94조 제2항 (b)호), 또한 자국선에 대하여 해상안전 확보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동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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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의치적 개념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세금절약,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선원의 고용, 

행정법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선박과 진정한 관련(genuine linkage)이 

없는 국가에 그 선박을 등록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32) 

전세계 상선의 약 60% 정도가 편의치적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33)34) 

등록국 배척 수
선박 

(톤수)

전 세계

점유율

전세계 

점유누적

국민 

소유 

(톤수)

외국인 

소유 

(톤수)

외국인 

점유율

파나마 7,068 355,700 21.2 21 589 355,111 99.83

라이베리아 3,126 205,206 12.2 33 10 205,195 99.99

마셜 2,207 152,339 9.08 43 457 151,882 99.7

홍콩 2,065 138,134 8.24 51 18,637 119,497 86.51

싱가포르 2,318 103,467 6.17 57 41,080 62,387 60.3

그리스 883 77,078 4.60 62 70,499 6,579 8.54

바하마 1,327 74,874 4.47 66 1,104 73,770 98.53

중국 2,802 73,522 4.38 70 73,252 270 0.37

몰라 1,698 72,935 4.35 75 446 72,489 99.39

키프로스 937 32,594 1.94 77 6,131 26,462 81.19

맨 섬 409 23,711 1.41 78 - 23,711 100

이탈리아 719 20,022 1.19 79 18,790 1,232 6.15

영국 658 18,805 1.12 80 8,264 10,541 56.06

노르웨이(NIS)* 531 18,221 1.09 82 15,035 3,187 17.49

<표 2-3> 선박 등록 상위 35개국 (2014년 1월1일 기준) (중량: 천톤 기준)

32)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33) 선주는 외국선적인 이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

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수법을 '차터 백(charter back)'이라

고 한다. 선박소유ㆍ운항 등의 편의(선박에 기인하는 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외국인 선원의 

승무의 자유, 낮은 선박구조기준 등)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소재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된 선

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록을 ‘자유등록’(open registry)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편의

치적선 [flag of convenience (vessel), 便宜置籍船] (2015년9월30일 최종방문)

34) http://internationalshipregistries.com/ 참조 (2015.11.2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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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국 배척 수
선박 

(톤수)

전 세계

점유율

전세계 

점유누적

국민 

소유 

(톤수)

외국인 

소유 

(톤수)

외국인 

점유율

일본 766 915 1.07 83 17,871 44 0.24

한국 777 16,881 1.01 84 16,266 615 3.64

독일 381 16,380 0.98 85 15,987 393 2.4

인도 702 15,245 0.91 85 14,636 608 3.99

덴마크(DIS)* 381 14,371 0.86 86 13,276 1,095 7.62

인도네시아 1,609 13,846 0.83 87 12,519 1,327 9.58

앤티가바부다 1,207 13,391 0.80 88 1 13,390 100

미국 850 11,848 0.71 89 8,495 3,353 28.3

탄자니아 163 11,663 0.70 89 26 11,637 99.77

버뮤다 145 11,542 0.69 90 210 11,333 98.18

말레이시아 531 9,212 0.55 91 8,668 544 5.91

터키 632 8,891 0.53 91 8,600 291 3.27

네덜란드 926 8,789 0.52 92 6,572 2,217 25.22

프랑스 226 7,577 0.45 92 4,096 3,480 45.93

벨기에 110 6,693 0.40 92 3,733 2,959 44.22

베트남 811 6,652 0.40 93 6,511 141 2.12

러시아 1,410 6,530 0.39 93 5,559 972 14.88

필리핀 413 6,119 0.36 94 1,420 4,698 76.79

태국 339 5,067 0.30 94 4,598 469 9.26

케이맨 제도 158 4,299 0.26 94 - 4,299 10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85 4,273 0.25 94 - 4,273 100

상위 35개국

합계
39,770 1,583,792 94.45 94 403,339 1,180,453 74.53

그 외

 국가합계
7,831 93,060 5.55 6 50,629 42,431 45.6

세계 총 합계 47,601 1,676,853 100.00 100 453,969 1,222,884 72.93

<표 2-3> 선박 등록 상위 35개국 (2014년 1월1일 기준) (중량: 천톤 기준)(계속)

자료 :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4, p.44 인용

상기 <표 2-3>에서 보듯이 선박등록 상위 35개국 중 전세계 선박 점유율을 

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 80% 이내의 국가 중 그리스, 중국,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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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을 제외하고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군도, 홍콩 등 상당한 국가의 기

선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다. 즉 편의치적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는 선박전체 

톤수에서 외국인 소유 톤수는 3.64%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자국민 보유비

율이 높다고 사료된다.  

나. 편의치적제도의 법적 근거

UN해양법협약(UNCLOS)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ʻ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

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ʼ고 규정한다.35) 한편, 편의치적 국가가 

자국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관할권 행사를 적절히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94조 기

국의 의무조항에서 고려하여 의무를 감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의치적 국가

도 또한 다른 기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선박의 IUU어업활동에 대하여 의무이행

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기국의 상당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36)  

다. 편의치적제도의 장점

해운사나 원양선사가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첫째, 거래내역이나 

재정 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 등 정부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운항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자국민 승선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선주들이 

비용이 가장 적은 선원을 선택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자국에 선박을 

등록한 경우보다 부담해야하는 세제상의 압박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즉 조

세부담의 완화37), 넷째, 편의치적국이 금융기관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담보권 

확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으로서는 자금회수의 두려

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치적국을 선호하게 된다. 즉, 금융상의 

35) UNCLOS Article 91 (Nationality of ships), 제1항 후단 “There must exist a genuine link between 
the State and the ship.” 라고 규정한다.

36)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

연구 제22권 1호(2015), P.82 참고.     
37) 라이베리아, 파나마,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선적

을 그 나라로 옮기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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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있는 경우이다. 다섯째, 선박등록국의 엄격한 운항 또한 안전기준을 회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38)

라. 편의치적제도의 단점

편의치적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편의치적 국가가 행정적으로 기국책

임을 미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39) 즉, 편의치적을 통하여 

선적을 유치한 국가들은 자국 어선에 대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없거나 혹은 기국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

라서 IUU어업행위를 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가 되는 

경향이 크다. 즉, 편의치적이 IUU어업행위를 유발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 한편, 자유등록제도는 편의치적국에게는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많은 경우 자유등록부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운영되기에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다른 종류의 편의치적선과 달리 어선의 경우 편의치적은 어류, 특히 다랑어

류 등에 대한 국제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편의치적을 한다. 이들은 아프리카 혹

은 중남미 등 국제조약에 미가입한 국가나 어업에 대한 관리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 선적을 옮긴 후 국제적인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치적을 

한다. 따라서 종종 IUU어업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ʻ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ʼ는 편의치적선이 2002년 10월 현재 380척이 있다고 발표하고 정기적

으로 당해 어선의 이름을 공개하였다.   

38) 강종희, 한철환, 황진회 (2001),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

서 p.20 참조       

39) 이하의 내용은 Duncan Copeland (EJF), IUU fishing and the exploitation of Flags of Convenience, 
PPT에서 내용 인용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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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세계 편의치적국가

자료: 환경정의연합(EJF), Lowering the Flag 보고서, 8-9페이지 인용

마. 편의치적제도 개선 주장

환경정의연합(EJF)은 편의치적을 이용한 IUU행위와 어업범죄행위 분석하여 

편의치적선과 IUU어업행위, 어업범죄 간의 연결 관계를 부각시켰다. 특히, 조

업선뿐만 아니라 환적선 및 운반선에 있어서의 편의치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국제적 합의문서에 의한 어선식별번호 제도도 또한 연구하였다.40)

그 결과 어선과 냉동운반선에 대한 편의치적 금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

에 의하여 구속될 수 있는 국제등록부 (global registry)의 창설, 선박식별시스

템의 개발 및 선박 블랙리스트 제도의 지속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EJF는 그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편의치적제도의 규제 및 개선,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41)

환경정의연합(EJF)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42)

40)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EJF), “Lowering the Flag” (2010)      
41) 가령 선적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구선적국인 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각 국가가 입법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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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IUU어선에 의한 편의치적의 남용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FAO차원의 국제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입할 필요성 강조

   - 여기에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국에게 부여하는 조치의 기준, 실시가능한 

조치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둘째, IUU어업행위를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 확산 

   - 그리하여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셋째, EU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는 어선 및 운반선 지원선에 대하여 자유등록부(Open 

Registry) 폐지

넷째, 자국민의 편의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도입

   - 가령, 편의치적 허가제 도입으로 근본적인 편의치적 봉쇄 시도가 그것이다. 

다섯째, 세계등록부(Global Record)제도와 새로운 어선식별시스템의 도입

EU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여전히 EU NO. 1005/2008 규정을 이용하여 IUU어업행위를 단속할 것을 주장

둘째, 비협력적 제3국 조항을 활용하여 무역 제재를 고리로 하여 IUU어업행위 문제에 접

근할 것을 강조

셋째, EU회원국들이 어선과 냉동운반선 등에게 편의치적 등록을 폐쇄 

넷째, EU회원국이 “선적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소유한 모든 선박(ALL vessels under 

national ownership, no matter what flag)”에 대하여 책임지는 법적 요건을 도

입43) (타이완 사례를 들고 있음)

(2)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불법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부여 

2015년 4월 2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 Regional 

Fisheries Commission)44)가 제기한 불법어업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권고적 

42) Duncan Copeland (EJF), 전게 보고서 7페이지 참조 

43)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UN해양법협약(UNCLOS)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

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동 협약 제217조 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Enforcement by flag 
Stag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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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advisory opinion)을 부여하였다.45) 불법어업에 대한 첫 번째 국제소송

으로서 큰 반향을 일으킨 동 의견부여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어업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6) 

먼저 동 의견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관

할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안의견으로서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IUU어업행위에 대한 기국 의무로서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IUU 어업행위에 대한 기국 법적 책임은  연안국 등 

SRFC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국선에 의한 IUU어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국이 IUU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상

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발생한다고 판단하였

다.47) 이에 따라 IUU어업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국이 상당한 주의

의무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안국과 관련하여 연안국들이 공유하는 어족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서

로 협의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동 결정이 기국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점에 기초하려 볼 때,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

이도록 주장하거나, 향후의 해양경계협상, 어업협정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4)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하며, 감비아, 기니, 까보베르데, 세네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모리

타니아, 등 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45) Advisory Opinion on the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SRF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21, 2 
April 2015.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tlos.org/ 

46) 자세한 내용은 한덕훈, 「ITLOS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현대해양』, 2015년 5월호, 62면 참조. 

47) 상당한 주의의무 관련하여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

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p82. 201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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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FAO 항만국조치협정 

1) 국내의 관련 제도 

IUU어업행위 근절 및 IUU어획물교역 방지의무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 중인 TPP 협정문안에도 들어와 있다.48) 즉, 최근 공개된 TPP 환경챕터 

제20.16.5(b)조에 따르면 ʻIUU어선으로 등재된 선박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

제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더 이상 존속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안된다ʼ 라
고 규정하고 있다.49) 또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무로서 항만국조치

의 실시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획증명서 또는 무역증명서 제도 준수 노력을 

들고 있다.50) 그만큼 불법어업과 관련된 규제는 비단 기존의 어업관련 국제규

48) 지난 2015년 10월 5일자로 TPP협정문 타결선언이 있었고, 11월 5일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

드 외교통상부에서는 협정문안을 공개하였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mfat.govt.nz/Treaties-and-International-Law/01-Treaties-for-which-NZ-is-Depositary/0-Tra
ns-Pacific-Partnership-Text.php

49) TPP환경챕터 제20.16.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o that end, no Party shall grant or maintain 
any of the following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of the SCM Agreement that are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SCM Agreement:
(a) subsidies for fishing that negatively affect fish stocks that are in an overfished condition; and
(b) subsidies provided to any fishing vessel while listed by the flag State or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r Arrangement for IUU fishing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at organization or arrangement and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전게 

웹사이트 참조

50) TPP환경챕터 제16.15조. In support of efforts to combat IUU fishing practices and to help deter 
trade in products from species harvested from such practices, each Party shall:
a) cooperate with other Parties to identify needs and build capacity that woul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b) support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compliance, and enforcement systems, including by 
adopting, reviewing, or revising, as appropriate, measures to deter vessels flying its flag and its 
nationals from engaging in IUU activitie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transshipment of fish or 
fish products caught through IUU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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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만이 아니라 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에도 환경관련 규범으로 들어오기 시작

하였다. 이처럼 IUU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이제 자유무역규범(free 

trade agreement)으로도 그 문안이 들어와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FAO 항만국협정은 이와 같은 불법어업 대비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의 

효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FAO 항만국조치협정에 대하여 그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1) 또한 해양수산

부는 지난 EU의 한국에 대한 비협력적 제3국 잠정적 지정 과정에서 국내 항구

에서 이미 FAO 항만국조치협정 수준에 상응하는 항만국 검색을 국내항구에서 

시행하여 왔다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701척을 검색하여 IUU의심행위를 7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52) 

즉, 현재 해외에서 어획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 입항 

48시간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신고하도록 하였다.(원양산업발전법 제

14조, 항만국검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

업과 관련성 확인된 경우 선박 입항, 출항, 항만 이용 금지 및 어획물 양륙 전

재 포장 가공 연료 물자의 공급, 정비 수리 등 항만서비스 일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4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53)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54)에 따

c) implement port state measures;
d) strive to act consistently with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f which it is not a member so as not to undermine those 
measures; and
e) endeavor not to undermine catch or trade documentation schemes opera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 or arrangements (RFMA)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in its scope the management of shared fisheries resources, including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species, where such Party is not a Member of those organizations or arrangements.

5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5.4.23.(목요일) 인용

52) 전게자료

53)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

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

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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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
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

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

종을 적재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

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

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전재·포장·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동법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감독·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15.1.6.]
5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

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
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15.7.7>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

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 외국과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5.7.7, 2015.8.4>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1의2.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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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

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8호, 2015.7.1.일부개정)로 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동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해외 어획물 적

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검색기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고시 제2조 입항신고) 또한 첨부서류 혹은 합법적 어획사실 증명서

는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로 한다. (고

시 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항만국조치는 EU의 한국에 대한 비협력적 제3국 예비

지정 이후 이를 해제하려고 한국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IUU관련 입법 

조치 및 행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그 중 원양산업발전법상의 항만국검색 조

항의 강화를 통하여 사실 FAO항만국조치협정에서 담고 있는 항만국검색 조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

당 선박의 입항을 보류하고 관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

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를 금

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

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2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항만국검색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

다. <개정 2015.7.7>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본조신설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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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많은 부분이 이미 우리의 현행법에 담겨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2장 1. 4) 시사점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부 충돌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대하여 입법적 일부 수정을 

가한다면,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어획증명서

우리나라는 EU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예규55)를 개정하였다. 즉, 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ering 

Center: FMC)의 어선감시시스템(Vessel Monitering System:VMS) 정보를 

어획증명서 발급과 연계하여 VMS정보와 어선에서 작성되는 조업일지를 교차 

검증하여 어획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선감시시스템

(VMS) 미작동어선 및 불법어업행위 어선에 대하여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중단

하고 있다.  

2015년 9월 기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자적 조업일지(Electronic 

Logbook System)가 VMS장치와 연동되어 가동된다면 불법조업과 어선의 위치 

항적에 대한 교차 검색으로 인하여 검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어획증명서제도가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전자적 방식으

로 요청되어 변경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우 문서의 전자화가 어느 정도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어획증명서제도 국내이행

(1) EU의 수산물 수입 검역제도

가. 개 요

유럽연합에 농수산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 식물, 식품의 위생 상태, 동물

55)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예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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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의학적 안전도 검사 및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러한 면에 대한 EU의 대처는 최근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검역

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식품수의청(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다. 동 기관은  동･식물 검역, 동물의 복지, 식품위생 등

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시행한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56)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 자체는 회원국의 검역당국에서 담당한다. 

EU지역 내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건강소비자보호국(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

의 해당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하다.57)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

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산물 어획 증명서

해양수산부 예규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이하 “EC IUU 통제법”) 에 따라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

품 설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획증명서의 적용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잡은 어획물로서 「EC IUU 

통제법 부속서 Ⅰ」의 제외품목에 포함된 목록을 제외한 HS 코드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적용 제외품목

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담수수산제품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 관상용 어류(HS 코드 030110)

56)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참조 

57) 주요국 식품수입제도-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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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굴(HS 코드ㅡ 030710)
- 가리비 과의 조개(펙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

(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품목번호 품  명

0307 2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CN 0307 21 00)

0307 29 기타

- 홍합

품목번호 품  명

0307 31 산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 29 기타

ex 1605 90 기타(CN 1605 90 11과 1605 90 19)

- 달팽이(HS 코드 0307 60 00, 바다 달팽이 제외)

-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 (HS 코드 0305 10 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가리비, 굴, 달팽이( ex 1605 90 30 )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HS 코드 1605 90 00)

품목번호 품  명

0301 09
기타 활어 :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
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

스 키리소가스터

0301 92 기타의 활어 : 잉어

ex 0301 99 기타 : 담수어(CN 0301 99 11과 0301 99 19)

0302 11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

다: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

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2 1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

외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마소 및 앙코링쿠

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표 3-1> 담수수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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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품  명

0302 66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

외한다: 뱀장어(앵귈라 종)

ex 0302 69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단,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

외한다: 기타: 담수어(CN 0302 69 11과 0302 69 19)

0303 1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태평양 연

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 21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송어(살
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

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3 22
냉동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대서양 연

어(살모사라) 및 다뉴브연어 (후코후코)

0303 76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뱀장어(앵귈라 종)

ex 0303 79
기타 냉동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CN 0303 79 11과 0303 79 19)

ex 0304 19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민물어 (CN 0304 19 13; 0304 19 15; 0304 19 17; 
0304 19 19와 0304 19 91

ex 0304 29 냉동한 피레트 : 담수어 (CN 0304 29 13; 0304 29 15; 0304 29 17와 0304 29 19)

ex 0304 99 기타 냉동 어육: 담수어 (CN 0304 99 21)

ex 0305 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

한다: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콩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

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쿠), 염장 또

는 염수장한 것(CN 0305 30 30):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
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

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와 잉어(CN 0305 30 90)

ex 0305 41

훈제한 어류, 피페트를 포함한다: 태평양 연어 (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

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일쿠스 키수

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ex 0305 59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송
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

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

터)와 잉어(CN 0305 59 80)

<표 3-1> 담수수산제품(계속)



4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품목번호 품  명

ex 0305 69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

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

스), 대서양 연어(살모살라) 및 다뉴브연어(후코후코) (CN 0305 69 50); 송
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

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

스터)와 잉어(ex CN 0305 69 80)

ex 0306 1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
동: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ex 0306 29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하여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는 기타 갑각류, 냉
동이 아닌: 민물 가재(crayfish) (CN 0306 19 10)

1604 11 00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

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 

ex 1604 19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

진 것은 제외한다): 연어를 제외한 연어과(CN 1604 19 10)

ex 1604 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연어(CN 1604 20 10); 연어를 제외한 연

어과(CN 1604 20 30)

ex 1605 40 00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딜과 함께 조리한 민물 가재, 냉동

<표 3-1> 담수수산제품(계속)

자료 : 유럽공동체(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다. 어획증명서의 발급

어획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되며, 수입업자는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

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관할당국

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C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

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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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

트 또는 제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그림 3-1> 한국어선(원양어선 포함)에서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 제품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그림 3-2>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한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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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획증명서 신청절차

한편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럽공동체 어획

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발급신청서에 「EC IUU 통제법 부속서 Ⅱ」에 따

른 별지 제1호 서식<부록 참조>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부록 참조>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

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당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부록 참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록 참조>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전장 12미터 미만 선박

- 양망기가 있는 경우 전체 전장 8미터 미만 선박

-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또한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EC IUU 통제법 이행

규칙」부속서 Ⅳ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

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

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어선 포함)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

공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가 유럽공동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EC IUU 통제법 이행규칙」부속서 Ⅴ에 따른 별표 2의 지역수산관리기

구(RFMO)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유럽공동체에 수출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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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획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림 3-3>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외국산 원료)을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그림 3-4> 한국산 원료를 제3국에서 가공하여 EU로 직접 수출하는 수산제품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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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의 발

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첫째,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국제

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여부,  넷째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

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있

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그리고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로그북)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박위치정보 작

동 여부, 연안국 입어 조업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

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항구 입항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의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이하 “증명서”라 한다.)를dnjs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그림 3-5> 기관별 업무 구분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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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발급 절차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획증명서 취급 매뉴얼 

2) 지역수산관리기구 어획증명제도 국내이행

(1)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에서는 “CCSBT”)는 단일 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

역수산기구로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 결정 및 국별 어획량의 할당

을 결정한다. 동 지역수산관리기구는 1994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최초에는 동 3개국이 어획쿼터의 할당을 받았으나 이후 한국, 대

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최근에는 6개 회원국 및 3개 협력적비

회원국이 어획쿼터 할당 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한편 CCSBT는 2008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지역수산관리기

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가운데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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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어획증명제도를 남방참다랑어에 대해 채택하였다. 이는 어획 시부터 

양륙, 전재, 수출에 이르기까지 남방참다랑어의 모든 이전 및 운송과정을 어획

증명서에 기록하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다랑어의 개체당 식별

표식(TAG)을 부착하도록 하여 결국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58) 

CCSBT의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이행 결의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

년 6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해,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하였다. 해당 고시의 적

용범위는 양륙․이동․어획․환적하거나 국내 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남

방참다랑어이다. CCSBT의 어획증명제도에 요구되는 서류는 양식장 입식 서

식, 양식장 이전 서식, 어획모니터링 어식, 어획태그서식, 재수출 또는 국내 

제품 양륙 후 수출서식이다.

요구 서류 주요 정보

양식장 입식 

서식(FSF)

‧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 양식장에 남방참다랑어 입식이 있

는 경우 작성

‧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견인 및 양식에 대한 정보 포함

양식장 이전 

서식(FTF)
‧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남방참다랑어 양식장간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

어획모니터링 

서식

(CMF)

‧ 남방참다랑어의 수출 목적으로 양륙되는 경우, 최초 수출일에 작성

‧ 상업적 판매를 위해 양륙한 견인 중에 발생한 모든 남방참다랑어 사망은 

어획모니터링 서식의 해양에서 잡은 어류에 작성

‧ 양식여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어획을 포함한 모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양륙, 전재,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정보 작성

‧ 호주 남방참다랑어 양식장에서 냉동선으로 이전해서 수출하는 경우 작성

<표 3-2> CCSBT 어획증명제도 요구 서류 및 정보

58)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어획증명서제도 채택, (구)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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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서류 주요 정보

어획 태그 

서식(CTF)

‧ Filtering 또는 loining 등과 같은 가공을 제외한 남방참다랑어 원어에 대하

여 부착된 태그를 부착한 개별 어류에 대한 정보 작성

‧ CPC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CTF 맨위에 CMF 번호를 삭제

하고 칸을 추가하여 각 개별 남방참다랑어 태그 관련 CMF번호를 기입하

는 등 자유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음 

재수출 또는 

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REEF)

‧ 국내제품으로 양륙 또는 수입한 최초 시점에 이미 어획모니터링 서식에 

기록된 남방참다랑어로 일부 또는 전부 수출/재수출일 경우에 작성

<표 3-2> CCSBT 어획증명제도 요구 서류 및 정보(계속)

남방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환적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양식장 운영자, 선장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은 REEF를 제외한 CDS

를 신청할 경우에는 CDS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CDS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CDS 발급 

신청시 원장은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해당 남방

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

(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인지, 해당 남방참다랑

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이하 “ICCAT”)는 1969년 FAO 주도로 발족된 기구로서 다

랑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구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동 기구는 대서양 다

랑어 자원에 대한 IUU 어업행위를 방지하여 합법적인 조업 관행의 정착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ICCAT의 주요 특징은 권고(recommendation)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무역 제재와 같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문건은 권고의 형식을 취한다. 단순히 위원회나 회원국의 준수를 촉구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ICCAT 의사결정에 있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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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decision)은 위원회에서 체약국 2/3 이상의 출석, 출석과반수의 찬성이 있

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권고(recommendation)는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ICCAT협약 

제3조, 제8조)59)

한편 ICCAT는 2006년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행정규칙을 마련하였다60). 어

획증명제도의 적용 범위는 양육․이동․어획․환적하거나 국내 유통, 수입, 수출 또

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한한다.

국내유통 또는 수출하려는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축양장 운영

자 등은 어획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어획증명서,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사본, 선장의 어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 이내인지,  해당 참다랑어가 관련 보

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

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

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구 분 주요정보

1
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번호

<표 3-3>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주요 내용

59) 국제수산규범의 국내이행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참조, 
국제수산규범의 국내이행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www.prisom.go.kr 참조

60) 2012년 7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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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정보

2 어획정보

선박 이름, 기국, ICCAT 문서번호, 어획날짜, 지역 및 사용어

구, 어류 숫자, 전체 무게 및 평균 무게, 공동조업 ICCAT 문서

번호, 태그번호,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3
활어 교역을 위한

교역정보

제품설명, 수출자, 판매자 정보, 이동수단에 대한 설명, 정부인

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수

입자/구매자

4 이전 정보

예인선 설명, ICCAT 이전증명서 번호, 선박명, 기국, ICCAT 

문서번호, 이전 중 사망한 어류 숫자, 사망한 어류의 총 무게

(kg), 예인 케이지 설명, 케이지 번호

5 전재정보

운반선 설명, 선명, 기국, ICCAT 문서번호, 날짜, 항구 이름, 

항구국, 위치, 제품 설명, 총 무게,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

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6 축양장 정보

수확설명, 수확날짜, 어류숫자, 전체 무게와 평균 무게, 태그 

번호, ICCAT 지역 옵저버 정보, 이름, ICCAT 번호, 서명, 정

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7 교역정보

제품설명, 총무게, 수출자/판매자 정보, 수출 또는 판매자 정

보, 수출 또는 출발 위치, 수출업체 이름, 주소, 서명, 날짜, 도

착국가, 이송에 대한 설명, 정부인증, 권한당국과 서명권자 이

름, 직책, 서명, 인장 및 날짜, 수입자/구매자 정보, 수입 또는 

도착 위치, 수입업체 이름, 주소, 서명 및 날짜

<표 3-3>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주요 내용(계속)

3) 검토

우리나라는 상기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EC

어획증명서 및 지역수산기구 어획증명서의 발급하고 있다. 현재는 조업감시센

터의 전자조업일지와 조업감시시스템의 항적기록을 비교하여 어획증명서 신청

서의 기재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발급한다. EU측에서 질의나 확인요구가 들

어오는 경우에는 이를 재확인하여 설명하고 발급하고 있다. 종이 형태로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화된다면 발급절차와 진위 확인절차에 걸리는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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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범죄 

1) 국내제도

최근 국내에서는 주로 IUU어업행위에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등 제도 강화 

및 개정법에 기반한 집행력 강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어업범죄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논의 동향이 소개되거나, 국내의 일부 원양업체가 해외에서 어선원 

인권 유린 의심행위로 문제 제기된 사안들이 소개되기는 하였다. 조세포탈 등

과 관련하여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편의치적과 관련되어 조세포탈

이 이루어진다는 보도61)가 있었다. 

현재에는 조세포탈 중심의 문제가 국내에 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해외 연안

국 현지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 즉 부패

문제에 연루된 경우 만약 국내회사가 영국 혹은 미국의 현지에 설립된 법인과 

관련된 경우라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혹은 영국의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2010) 등의 역외적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62)   

원양산업발전법은 대한민국국민 혹은 내국법인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국민

이 합작으로 설립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납입자본금 또는 보

유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해야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양어업자

가 될 수 있다. (동법 제2조 제호 원양어업의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외국

인과의 합작기준) 

한편, 편의치적을 통하여 해외로 선적을 변경한 경우 기국이 우리나라가 되

지 않기 때문에 기국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당해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 및 통

61) 아주경제 2013년 4월1일자 “1500억원대 제3국에 치적한 선박업체 ‘적발’” http://www.ajunews.
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401000420 (2015년 11월 4일 검색) 

62) 미국 FCPA법은 미국의 법인이나 미국인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하

여 외국의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공식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행

위를 하지 않게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은 적용범위가 미국회사에서 미국회사가 아

닌 경우 (non-U.S. firm)로 확대되었다. 즉,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부정한 

대가 지급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 공모 혹은 교사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하였다. 
http://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docs/fcpa-english.pdf (2015년 11월 3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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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상 제12조의2 자국민 통제관리 조

항63)은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행위를 금지의무를 부과하였고, 동법 제13조

제2항의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모든 대한민국국민에게 부과하

였다. 만약 동 조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어업범죄행위에까지 확대된다면 편의치

적선을 이용한 어업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 조항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IUU어업행위도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상 이미 형사범죄화되어 처벌되지만64), 

어선원 인권유린, 마약밀수, 조세포탈 등은 국내 실정법상65)으로도 이미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 국적 어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원양산업발전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이를 원양어업자에게 준수

시킬 의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기국선은 

아니더라도 자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해외 국적 어선에서도 이런 행위가 발생

63)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비
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

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64)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
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양륙량·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6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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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66)

2) 검토

어업범죄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는 주로 테러자금이 국제 조직범

죄에서 발생하여 이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EU는 이런 점보다는 수산물 

생산국 및 주요 수입국으로서 국제수산 관련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

들의 체계 및 틀로 세계질서를 이끌고 나가려는 면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범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미국은 더 적극적인 반면, EU는 어업

범죄 논의를 지지하면서도, IUU문제와는 다소 대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인터폴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스케일 및 관련 국제컨퍼런스의 동향

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6)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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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의 대응 방향

1.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1) FAO항만국조치협정

이미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국어선이라도 국내 

항구로 입항하려는 경우 국내 항만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FAO항만국

조치협정 자체가 그 적용대상이 타국의 어선이다. 따라서 자국적 어선에 대하

여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국적 어선이지만 자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어선의 경우에 국내 항

구로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O항만국조치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이

미 우리의 원양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AO항만국

조치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여도 국내 선사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어획증명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어획증명서관련 자발적지침이 성립되고 있는 

단계이다. 구체적인 문구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원국에 회람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정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성립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지침은 법

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회원국이 본 지침을 고려하여 따르도록 하는 자

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동 지침에 대하여 존중은 하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획증명서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 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이를 것이다.

다만, 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이 적시하듯이 수입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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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증명서제도들이 상호간 통일화되고 전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페이퍼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어획증명서 발급절차가 전산화되고 보다 통일적인 양식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일견 이러한 점은 수산물 수출국 혹은 관련 국내업계의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적인 측면을 덜어주는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차기 FAO수산위원회에서 자발적지침을 채택하여 성립된 이후 각국 및 지역

수산관리기구에서의 세부적 개정 논의에 따라 어획증명서 개정의 움직임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수산물 수출국은 추가적 혹은 실질적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동향을 파악

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즉, 주요 수산물 수출

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도 공조하여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UN, FAO, OECD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

장을 반영하는 논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자발적 지침에 들어

간 사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어획증명서 제도의 추구는 이러한 점을 반

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어업범죄

현재는 미국, EU, 노르웨이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제기된 어업범죄의 문제

점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당해 어업범죄라는 개념이 

알려지고 있으며 국제적 비난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IUU어

업행위 이상으로 국제적 형사공조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이는 결국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기국의 책임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기국이 아니더라고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자국민 통제 관리조항을 

확대하여 어업범죄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원양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의치적에 대한 문제점 제기, 외국인어선원 보호 강화 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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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질 경우 원양기업의 영업 환경도 크게 변화될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향

1) FAO 항만국조치협정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법제도와 현재로서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최근 2차례에 걸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항만국 검

색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14조 침조) 

그러나 동 협정 제1조 제b호 어류 개념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 제2장 1. 4) 시사점 부분

에서 전술하였듯이 FAO항만국조치협정은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

의 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정의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수산동물 및 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FAO항만국조치협정은 한국이 국제적인 불법 어업방지의 흐름에 

동참하여 책임있는 조업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2년간 

미국 및 EU로부터 불법어업 의심국가로 지정되어 수차례의 관련 법규 개선 및 

조업감시센터(FMC) 개소 등 지속적 개혁 작업의 결과 지정해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FAO항만국조치협정도 역시 그러한 정부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사실 동 협정의 대상은 타국어선이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관

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방

지책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중국어선은 우리 주변 해

역에서 어획 후 직접 우리 항만에 양륙하지는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 우리를 포

함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IUU협정 결과 우리 항만에 들어오는 불법어획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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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로 인하여 불법어획물이 양륙하는 경우는 줄고, 일정부분 가격이 상

승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동 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있는 조업국가로서의 

IUU어획물 차단의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어획증명서 

(1) 사용하기 편리한 어획증명서 개발

어획증명서와 관련하여 아직 FAO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지침을 성립시키

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국내제도의 개선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사례를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단계인 자발적지침 수준이라도 그 안에서 표방한 핵심 원리의 경

우를 참작하여 한국 및 아시안 등 수산물수출국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쉬운

(user-friendly) 어획증명서를 도출하도록 EU 등과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획 출처를 확인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좋은 반면 

오직 수입국의 의도만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될 우려도 있을 것이

다. 실제로 어획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전산화하여 수출업체의 입장

에서도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면 향후 편리한 점은 있을 것이다. 즉, 사용하

기에 편리한 점, 복잡하지 않을 것, 발급절차도 더 세부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더 주안점을 두도록 향후 자발적지침의 성립과정이

나 시장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련 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내년도 FAO 무역소위에서 거론되고 입장이 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선진국형 자원관리 시스템 기반

향후 어획증명서가 국내의 조업감시시스템, 전자조업일지와 연동되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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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작동되고 전자화된다면 이는 다른 의미로 실시간 어획 감시 모니터링 체계

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을 기반으로 

실시간 수산자원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형 자원관

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가 가입여부를 고려 중인 TPP에 대한 협상 시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협상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TPP 가입 이후에도 선진국형 자원관리시스템 지속적으로 구축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어획증명서로의 체계 개편 노력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중국 불법어업 문제 대처

국내 EEZ내에서 어획한 중국 불법어획물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올 때 

어획증명서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획장소를 면밀히 파악하게 함으로서 사전적 

차단(filtering) 기능이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어

획물의 수입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산화 및 교차확인 시스템 구축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된다면 어획정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조업일지 등과의 

교차확인이 보다 원활하게 되어 어획보고의 신뢰성(credibility)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자화되어 어획지가 노출되고 계속 데이터화하여 보관하

는 경우 어획 장소는 한 기업에게는 일종의 영업비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므

로 일정한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공개 혹은 제한적인 기간만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획장소의 노출로 인하여 WTO 및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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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화 경쟁 참여

어선감시제도(VMS)와 전자조업일지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로 개발해낸 경

험을 근거로 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되는 경우 표준화 경쟁

에 참여하는 것도 수산물 수출국 및 IT 선진국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3) 어업범죄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자국민 통제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기

국선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양어선에서 IUU어업을 하여

서는 안 될 의무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다.67) 동법 제13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사항에 어업범죄의 내

용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업범죄는 이미 국내적으로 형사범죄인 사항인 

점을 고려하고, 동법 동보 제3항에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효과적으로 아

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범죄에 대하여는 타국과의 공조를 

통한 법집행 추진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의 확대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즉, 조

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포탈 혹은 편의치적선을 이용한 조세포탈의 경우는 해

외당국과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국민 조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범죄의 경우도 구

성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이외의 현행 법률로 이미 범죄구

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관련국들과 국제사법공조 혹은 범죄인인도협정 확대 강

67) 2015년 1월 6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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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편의치적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형사관할권을 양해 받는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68) 

중장기적으로 향후 어업범죄 관련 거버넌스는 아래 그림의 형태로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향후 국내 조세당국, 검찰 등 법집행 당국과의 협

조가 필요하고, 선적국, 연안국, IMCS 등과의 국제 정보 동향에 대한 교류를 

추진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연구 및 대응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한국의 어업범죄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향

자료 : National Plan of A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POA-IUU), 2014.08 자료 참조 

및 저자 재작성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IUU어업행위 관련 권고적 의견 부여 이후에도 

기국이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

68) 유사한 취지로 고명석,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해양

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3. 4. 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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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듯 보인다. 하지만 동 의견에서 불법어업과 관련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우리나라도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관리의 소홀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 당국에 기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리적 기반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구체적 활용 방안 및 내용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추진된다면 향후 중국과의 어업협상 및 해양경

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리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어업 증

거와 자료의 꾸준한 확보도 중요할 것이다. 

3. 추진 로드맵

1) FAO 항만국조치협정

FAO항만국조치협정은 당해 내용에 있어서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입법

사항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동의를 포함한 국내적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 협정에 대한 서명, 승인 및 비준절차를 거치기 위

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포함한 정부의 법률검토 작업 및 서명 이후의 국회에서의 

승인 및 비준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의 서명 및 일정기간의 경과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른 

시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의 서명 및 공포만

으로 발효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자체는 법률의 효력은 아닌 법률보다는 하위

인 법령의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항만국 검색 등 

원양산업발전법에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입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행

되는 것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진 과정은 해양수산부의 내용 검토를 시작으로 하여 법제처의 법률 검토 

및 자문 이후 외교부의 동 협정 서명, 국회 심사와 동의를 거치면 일정기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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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에서 당해 협정 비준의 추진 주체이며 협정 

비준에 따른 항만지정, 항만국 검색관 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획증명서

어획증명서는 향후 2016년 상반기 FAO 수산물무역소위원회에서 회원국이 

참여하여 자발적지침(안)을 검토한 후 2016년 6월경(잠정)에 있을 FAO 수산위

원회에서 확정되어 성립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현 단계에서는 향후 국내적 제도적 개편의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자발적 지침 성립 이후 해외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때 추가적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수출국의 논리를 어필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사료된다. 2016년도에 자발적지침이 확정된 이후 관련국가

에서 논의가 전개될 것을 감안한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1

년~2년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자발적지침의 성립 이후 각국단계에서 개정되는 어획증명서가 업데이

트되는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획량, 어획장소를 어획증명서 발급전 교

차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획증명서 발급이 현재 이루어지는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향후 교차확인체계를 전산화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과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

으로 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어획증명서의 개정 움직임을 연구하고 향후 구체

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국 수산물 수입시 어획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함은 불법어업의 방지에 일

견 기여할 것으로 파악되나, 우리나라만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는 어렵고, 양국

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일본 혹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여 어획증명서제도

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전

자어획증명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시도들이 더욱 촉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 등 국익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중국 

어획증명서제도 도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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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산물 수출을 고려 시 우리의 어획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3) 어업범죄

어업범죄 논의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업범죄에 대하여는 편의치적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형사관할권을 양해 받는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승선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조세포탈, 마약밀매, 자금세탁 등 현행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국내 법제도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해외 법집행 당국, 인터폴과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인인도협정 등 관련국과의 양자합의 및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범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

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말고 유관 연구를 계

속적으로 진행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체계로는 조세포탈 등 실정법 집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국세

청이 중심이 되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초자료 제공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국 혹은 편의치적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를 

하고 기국으로서의 조치 결과를 현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를 제

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 2017 2018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FAO항만국조치협정 국내 입법절차 

추진 및 정책 대응

FAO 어획증명서 자발적지침 성립 및 

국내 대응 TF 추진 일정 

어업범죄 대응 거버넌스 구축 추진 

<표 4-1> 주요 이슈 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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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FAO항만국조치협정, 어획증명서 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물인 자발

적지침, 그리고 어업범죄 논의는 모두 책임 있는 수산업국가로서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들이다. 이들은 모두 

IUU어업행위 규제 논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FAO항만국조치협정과 

어획증명서는 IUU어획물이 시장에 제한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IUU어획물에 대한 시장소비를 줄이게 함으로서 결국은 원인행위인 IUU어업행

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개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FAO항만국조치

협정은 시장유통의 첫 단계인 항만에 양륙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것

이고, 어획증명서제도는 어획보고의무에 기반을 두고 어획지의 공개 및 확인으

로 IUU어획물이 아니라고 하는 확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서 시장국에 진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반면, 어업범죄 논의는 IUU어업행위 과정에서 IUU어업행

위 규제에서 나아가 이에서 파생된 범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근절하려는 움직임이다.  

상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FAO항만구조치협정이 국내에서 승인 비준함

에 있어서 현재의 국내법제도와 큰 충돌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 비협력적 제3국 지정 및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

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을 근

거로 하여 항만국검색 조항 등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획증명서에 관한 자발적지침의 경우는 아직 성립 과정에 있으나 향후 드

러낼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서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 어획

증명서제도의 내용과 발급절차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업계에도 어획증명서의 통일화, 전산화의 방향이 수출 구비서류의 복잡함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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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차의 간소화라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지 혹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지 

판단하기에는 자발적지침이 성립되려는 단계인 현 시점은 판단하기에 이른 시

점이라고 사료된다. 향후 논의 동향을 더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수산

물 수출국으로서 어획증명서제도를 향후에도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우리의 입

장에서는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어획증명서로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민간업계의 정보들이 누적되는 만큼 정보관리에 보다 철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어획증명서 논의에 따라서 전산화, 통일화의 방향으로 어획증명서

가 개정된다면 어획장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근거하여 선진국형 자원관리시

스템 도입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

입을 고려하고 있는 TPP협정에서의 과도어획보조금 개선 요구에 대하여도 자

원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과도어획에 방지하는 경우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TPP협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범죄라는 개념은 향후 IUU어업행위에 대한 각국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어업범죄를 이용한 자

금세탁이 테러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

듯이 인터폴은 정기적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UU어업행위 및 어업범

죄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연안국에서 자국의 관할권과  

인근 수역에서 타국어선이 그 조업 중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유린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어업범죄에 대한 논의는 문헌 연구 또는 수산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전문가그룹을 통하여 국내에 관련 내용이 주로 알려져 왔다. 

어업범죄는 국내 실정법으로도 이미 대부분 형사범죄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어업범죄로 논의되는 세부항목에 대해 형사범죄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내적으로 범죄화된 내용을 형사사법을 강화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및 정보의 공유가 향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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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편의치적은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국내 원양업계 및 해운업계에

서도 널리 이용하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가 IUU어업행위 및 어업범죄에 빈번히 

이용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편의치적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도 추가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부여도 불법어업에 관한 최초의 국제소송 

결과물이기에 향후 유사사건에 대하여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권고적 의견은 향후 대중국 해양관련 협상에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

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내 항구에 입항하려는 외국국적 선

박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이들에게도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

다 명확한 조문제시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제14조의 

선박은 국내선박 혹은 외국국적선박을 말한다’ 등으로 정의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동법 제14조에서 선박 앞부분에 ‘국내 혹은 외국국적’ 
선박이라는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생물질병관

리법의 정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에 수산동물 및 

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선감시제도(VMS)와 전자조업일지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로 개발해

낸 경험을 근거로 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어획증명서가 전자화되는 경우를 대비

하여 표준화 경쟁에 참여하는 것도 수산물 수출국 및 IT 선진국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중국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점을 찾기 위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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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의 권고적 의견을 좀 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법재판

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해양법 관련 판례, 해양관련 국제

협약 조문, 해외 유사사례 등 국제법적 논리를 검토하고 개발하여 향후 있을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이나 어업협정 관련 협상에서 근거 자료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공박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 불법어업

을 대처하는 국내의 노력은 주로 해양경비대 집행 강화 혹은 국내 법률 처벌 

수위의 강화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획증명서 제도가 개정되고 전자화되는 경우 이

를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어획지와 항적을 판별하여 수입통제를 가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중국 불법어업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제법적 논리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방지와 향후 경계획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외교부, 관련 국제법 및 수산 분야 전문가의 협

업체계 구축과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수산분야의 국제법적 연구는 해양환경, 해양자원, 통상 심지어 해운 분야의 

국제법 및 국내 법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인 만큼 연구하는 연구자도 

비교적 소수이고 축적된 연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 중 UN, FAO, 

OECD의 수산관련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관련과 및 외교부에서 대응하고 있으

나 특정한 이슈가 수산과 동시에 다른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대응 정도

가 관련 국익을 보호하기에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TPP협정문 타결과 함께 알려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수산보조금 중 과도

어획보조금과 IUU어업보조금에 대하여는 향후 각국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

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제는 각국 간 혹은 지역적 자유무역협

정에서도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위하여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국제법적 구

속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듯 각국 간의 학자들의 논의에서 

시작하고 WTO DDA 논의에서 각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오던 내용들

이 방향을 달리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등장하

고 있다.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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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 회유성어족, 경계왕래성어

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자원의 각국 간의 보호, 환경의 보호는 어

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리 혼자만

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수산분야의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과 합종연

횡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최신 논의의 핵심을 파악

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향후에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한 수산 분야 

국제법,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들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오랜 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국내 어업관련 종사자와 해외수역 조업선

사의 이익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 더불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7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국내 논문 및 보고서

강종희ㆍ한철환ㆍ황진회, 『 편의치적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2.

고명석,『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3. 4.

권한용, 「腐敗의 世界化 傾向과 韓國의 反腐敗法에 대한 OECD의 평가」, 『경영법률』 제

17집 제3호, 2007. 4.

권혁준,『편의치적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

1호, 2015. 6.

김선태‧강상근‧정재용‧김득봉,『우리나라 항만국통제 점검 실태와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4. 12.

김선표 외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FAO의 국제행동계획과 국내 이

행방안」,『해양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1.

김선표‧홍성걸‧신영태‧이형기,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12.

김현정, 「국제공역 보호를 위한 항만국 관할권」,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2. 6.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6.

김현정,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의 개념 정의 –법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박민규 외 『WTO 체제하에서 항구국 조치 협정 대응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박민규, 「국제지역수산관리기구와 주요국가의 IUU통제제도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1권 제3호 2010. 12.



참고문헌 75

박민규 외 『FAO/IUU 체결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농림수산식품부, 2011.

박민규,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한국의 처벌 제도 개선 연구」,『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 12.

손재학, 「공해생물자원 보존관리와 IUU어업대응책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2011. 8.

이길원, 「WTO협정과 FTA에 따른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국제법학회논총』, 제59

권 제3호, 2014. 9.

이광남·서병귀,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산해

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2003.

이명규, 「공해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5.

이재민, 「IUU 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3호, 2014. 11.

임정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반부패행위를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2

최세련, 「편의치적 선박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2012. 04.

한덕훈, 「제67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검토 회의-주요이슈와 분석」, 『KMI글로벌수산포커스』, 

제54호, 2012. 11.

한덕훈, 「ITLOS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현대해양』, 

2015년 5월호, 62페이지.

한덕훈, 「IUU어업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범죄화 논의- 주요동향과 전망」, 『계간 해양수산』, 2013. 5.

한덕훈, 「IUU어업행위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입법 및 판례 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지』, 2014.

한덕훈, 「TPP협정 환경챕터의 국내 수산보조금 분야 법률적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2015.12.

2) 국내 관련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7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외 문헌>

1) 국외 논문 및 보고서

Anthony D.Scott, “Introducing Property in Fishery Management,” Use of Property Rights 

in Fisheries Management, FAO Fisheries Technical Paper 404/1, November 1999.

Chad McGuire, “Some Back-Ended Legal and Political Issues in United States Fisheries 

Management,” Journal of Politics and Law, 3(2), pp. 52-61, 2010.

David Balton, “Strengthening the law of the sea: The new agreement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ume 27, Issue 1-2, 1996

Dell’Apa et al., “The Magnuson-Stevens Act(1976) and its Reauthorizations: Failure or 

Suc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Fishery Sustainability and Management in the 

US?” Marine Policy, 36, pp. 673-680.

EU, “EU Council Regulation NO.1005/2008”

FAO Technical Guidelines for Responsible Fisherie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Guifan Xue, “IUU Fishing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North Pacific 

Ocean (NPO)”, Institute for the Law of the Sea Ocean University of China (Qingdao)

INTERPOL, “ENVIRONMENTAL CRIME PROGRAMME”

INTERPOL, “Terms of Reference of the INTERPOL FISHERIES CRIME WORKING GROUP”

Katherine Ghilain, “Lacey Act Overview Congressional Briefing”, December 2013.

Kristina Alexander, “The Lacey Act: Protecting the Environment by Restricting Tra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014.



참고문헌 77

Lyon, “1st INTERPOL International Fisheries Enforcement Conference”, INTERPOL, 26-28 

February 2013.

Mary Ann Palma et al.,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Marcus Asner·Katherine Ghilain, “Lacey Act Overview Congressional Briefing”, 

December 2013.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NOAA,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January 2013.

UNOD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Fishing Industry”, 2011. 

2) 국외 홈페이지

미국 NOAA 수산청 홈페이지 http://www.nmfs.noaa.gov

EU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dex_en.htm

FAO http://www.fao.org/fishery/topic/3195/en

FAOSTAT http://faostat.fao.org

FAO, http://www.fao.org

FAO, Fishstat J

UN Law of the Sea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los/index.htm



78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록 1.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2014.5.26]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부  록 79



80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별지 제2호 서식]



부  록 81

[별지 제3호 서식]



82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별지 제4호 서식]



부  록 83

[별지 제5호 서식]



8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별지 제6호 서식]



부  록 85

부록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2012.07.10. 개정] –별지 서식



8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87

부록 3. FAO항만국조치협정 원문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88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89



90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91



92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93



9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95



9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97



98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99



100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01



102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03



10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05



10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07



108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09



110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11



112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13



11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15



11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17



118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19



120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록 4. FAO어획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지침(안)



부  록 121



122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23



124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부  록 125



126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2015年 12月 29日  印刷
2015年 12月 31日  發行

편집겸
김  성  귀발행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26

전  화 051-797-4800  FAX∶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 인쇄/ 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02-3432-7132

판매 및 보급：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394 - 0337

정가 15,000원




